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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연대와 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24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

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도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차단 당한 채 기지촌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신장에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경기도의

회와 경기도가 4월 임시회 회기 내에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경기도민

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한국 정부는 기지촌 여성들을 한때 '산업역군'이자 '민간외교관'으로 명명한 바 있으며, 

이들을 소위 '애국자'로 부르기도 했다"라며 "실제 기지촌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 두 측면

에서 일정한 기여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한 "기지촌 여성으로서의 삶은 살아낸 할머니들은 한반도 분단사와 한국현대사에서 

잊혀져서는 안 될 존재이며, 역사의 산증인"이라며 "한때는 산업역군이자 민간외교관으로서 한미

친선에 대리 역할을 해 온 기지촌 여성들이 노인이 된 오늘날 여전히 한국사회의 냉대와 경멸, 

소외 속에서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는 기지촌 할머니들의 인권문제로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과 연관된다"며 "이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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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누울 단 한 평의 공간마저 없다면 과거 이들을 산업역군, 민간외교관으로 추켜세웠던 정

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기지촌 여성이었던 김모 할머니는 증언을 통해 "경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해 줘 고맙다"며 "방세 걱정 없이 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온몸이 병 덩어리라서 병원비도 

모자란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탁드린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평택 햇살사회복지회 우순덕 대표는 "경기도에서 돈이 없어서 기지촌 여성들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기지촌 여성들을 지원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

고 목소리를 높이며 "경기도가 반성하고 기지촌 여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

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장인 고인정(민주, 평택2)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

하다"며 "평택시의 경우 주거비 문제가 심각하다. 평택시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며 민

주당 내 여론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